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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저작권료 ‘꼼수’로 지킨 경문협… 그걸 활용하겠다는 
통일부

임종석 대표 민간단체 ‘경문협’ 北저작권료 국고환수 저지
野 “국가 재산 상납하는 복종적 태도"

김형원 기자

입력 2020.10.05 06:00

북한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과 임종석(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뉴시스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꼼수’로 저지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통일부 또한 “소멸시효가 도래한 저작권료는 

연도별로 회수하여 재공탁 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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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까지 

국내에서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한 대가로 북한 측에 도합 7억920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사건을 계기로 

저작권료 송금이 중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인 북한 저작권료는 약 21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문협이 2009년 5월부터 북한의 대리인 격으로 국내 방송사 등에 

저작료를 징수한 것이다.

법원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2009년 공탁금 2266만원, 2010년 

2억790만원은 우리 측에 회수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문협은 국고 귀속일이 

다가오자 ‘회수 후 재(再)공탁’방식으로 북한의 재산을 지켜냈다. 국고에 환수될 

2009년·2010년도 북한 저작권료 2억3000여만원을 일단 되찾은 뒤 법원에 다시 

맡기는 수법이었다.

통일부도 김기현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남북저작권센터가 연차 별로 

회수하여 재공탁 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국고로 환수될 예정인 2011년분 

저작권료 1억700만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문협이 잡아두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일러스트=안병현

일러스트=안병현

경문협은 국내 북한재산(북한 저작권료)으로 6·25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에 따라 국군포로 변호인단이 북한 저작권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경문협이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는 조선중앙TV와 같은 원저작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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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조선중앙TV가 저작권료 권리를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북한의 

곳간을 지켜내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2004년 남북 교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문협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

(實勢)들과 인연이 깊다. 임종석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대 경문협 이사장

(2005~2007년)을 맡은 뒤 현재 다시 대표직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수도권 중진인 우상호·홍익표 의원도 경문협 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가 재산을 북한에 상납하는 복종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장 

북한 저작권료를 환수해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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